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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변화하는 정보 관리 환경과 증가하는 공공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따라, 국내외 대다수 정

부는 공공데이터를 생산하고 민간에 제공하여 공공의사결정 능력을 향상하고자 한다

(Ruijer et al., 2017). 공공데이터란, 정부가 생성하거나 권한을 갖는 정보 혹은 데이터로서, 

누구에게나 무료로 제공되어 재사용될 수 있는 기계 판독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말한다

(OECD, 2018). 공공데이터의 활용은 행정의 책임성, 투명성, 형평성, 대응성 등을 향상할 것

으로 기대되며(Lnenicka & Nikiforova, 2021; Matheus & Janssen, 2020; Lourenco., 

2015), 공공의사결정에서 객관화된 정보와 증거를 통한 정책 수립 및 집행, 사후 평가도 가

능케 한다. 또한 공공데이터를 통해 민간 부문의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 등도 기대할 수 있다

(Hujiboom & Van den Borek, 2011; Magalhaes & Roseira, 2020). 

그러나 여전히 공공데이터는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에서 공급되고 소비되지 못하고, 데

이터 품질 저하(전병진･김희웅, 2017; 정준화, 2014), 제한적인 민간의 참여(서형준･명승

환, 201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 이슈(이재용 외, 2021)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

다. 이러한 문제들은 공공과 민간 의사결정자들에게 제약조건으로 작동하여 자발적인 협력

적 행위를 저해할 수 있으며, 공공데이터 개방의 기대 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공데이터 관리 전략으로서, 공공데이터와 이에 

수반되는 시설이 가지는 자원으로서의 성격과 제도에 관한 연구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

므로 본 연구는 공공재와 지식공유재의 개념을 검토한 후, 공공데이터포털을 공공재와 지

식공유재로 이해할 필요성과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공공데이터포털은 법률, 재정, 관리 조직, 데이터 생산 주체, 목표, 관리 인력 등의 차원

에서 공공재로 이해되었다(김은선, 2023). 특히, 정부가 행정자원을 활용하여, 공공데이터

포털의 설립, 데이터 품질 개선, 데이터 생성과 취합, 데이터 공개, 데이터 시설 구축 등을 주

도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공공데이터포털은 시설 구축, 데이터 생산 및 개방, 인력과 조

직 관리 등의 측면 이외에 공공데이터 개방 이후의 상황에서는 지식공유재로 이해될 가능성

이 존재한다(Purtova & van Mannen, 2023). 지식공유재는 정보와 지식의 공유된 소유권을 

근거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협력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고, 경제적 이해관계뿐만 아니

라 사회적, 도덕적 규범 등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무형의 

자원을 뜻한다(Hess & Ostrom, 2003). ‘공공데이터 개방 이후, 공공데이터 가치를 어떻게 

유지 혹은 향상할 수 있을까?’ 라는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공공재 공급의 관점보다

는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집합적 행위 달성 여부가 더 유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식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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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 분석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공공데이터포털의 구성요소와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이

해하고 지식공유재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디지털 자원의 지식공유재로의 인식 

확장은 정부 정책의 다각화, 공공과 민간 의사결정자 간의 협력과 정보 공유, 그리고 신뢰와 

투명성 등 사회적 자본 발전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공공데이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정부 

일변도의 의사결정과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을 탈피하고, 공공과 민간 의사결정자들의 다양

한 목적에 부합하는 유연한 정부 역할이 강조된다.

Ⅱ. 공공재와 지식공유재에 관한 개념적 논의

1. 공공재와 공유재의 개념 검토

재화와 서비스는 배제 가능성과 경합성을 기준으로, 공공재, 공유재, 클럽재, 그리고 사

유재로 분류될 수 있다(Hess & Ostrom, 2003). 배제 가능성은 제도 및 기술 사용을 통해 효

율적으로 타인의 자원 소비를 막을 수 있음을 뜻한다. 사유재산권 설정 및 위반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처벌 등은 배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다. 경합 가능성은 한 개인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 가능성을 축소 시킬 수 있는 상황을 뜻한다. 자원의 희소성과 단위 측정 가능성

이 경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경합 가능성이 큰 자원들은 주로 시장을 통한 자발적인 거

래를 통해 사회적 효율을 달성할 수 있다. 반면에, 자원의 희소성이 떨어지고 단위 측정이 어

려운 재화의 경우, 집합적 의사결정을 통한 생산과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 공공재는 배제 

가능성과 경합성이 극히 낮거나 존재하지 않는 재화와 서비스로서, 국방, 의무교육, 사회 간

접 자본 등이 이에 해당한다.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인 개인의 경우, 소비의 비배제

성으로 인해 공공재 사용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사유재의 경우보다 낮게 결정할 유인이 존

재한다.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개인이나 기업들이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선호와 수

요량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수요 예측, 생산량 결정 및 배분 등을 결정한다. 공적 의

사결정을 통한 공공재 공급은 사용자에 대한 차별을 낮추고,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창출하

며, 중장기적인 목표 수립 및 집행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시장에서 공급하기 어렵거나 독점

적 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정부가 일정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재는 소비자의 수요를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과소 공급 혹은 과잉 공

급의 문제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공공의사결정자들의 경제적 유인이 작아서 관리 및 생

산의 비효율성 문제가 있다. 또한, 소비자가 공공재 사용을 기피하는 과소 소비의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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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공공재의 공급이 정치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아 실제로는 동등하게 배분되지 못

할 수도 있다.

공유재는 공동 소유권을 기반으로 하여 다른 공동체 구성원의 자원 접근을 저해하기 어

렵지만, 한 개인의 자원 사용이 타인의 자원 사용 가능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자원을 가리킨

다(Ostrom et al., 1994). 그동안 공유재는 주로 어장, 산림, 수자원 등 천연자원을 대상으로 

연구되었다(Chhatre & Agrawal, 2008; 최재송 외., 2001). 공유재로서의 천연자원은 재사

용이 어려운 소모성 자원이며, 소비 이후에 이전 상태로 복원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큰 비

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원의 특성에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가 더해지면, 사회적

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소비량 이상으로 공유자원이 소비되는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 수 있

다(Hardin, 1968). 즉, 집합 행동의 논리가 실현되지 못하고, 철저하게 합리적인 개인들의 

집합적 상호작용의 결과가 ‘최적 이하’의 비합리성으로 귀결되는 것이다(윤홍근･안도경, 

2010:396). Hardin은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를 주장하였고, 

Libecap(2009)은 사유재산권 설정과 시장의 기능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Ostrom(2010)은 

공동체가 상황에 따라 공유된 천연자원을 국가와 시장보다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후속 연구들도 경계선이 분명한 지역 공동체들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발적으로 제도와 사회적 자본을 형성함으로써 공유재로서의 천연자원

을 관리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 주었다(Basurto, 2005). Ostrom(1990)은 성공한 공유

재 관리 사례들을 바탕으로 공동체 관리 원칙1)과 제도분석틀2)을 제시하였다. 제도분석틀

은 공유재와 공동체의 특성, 사용 규칙들이 특정 상황에 놓여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고, 그 결과 공유재 가치를 결정한다고 본다. 그래서 법률과 정책 등과 같은 

공식적 제도와 신뢰, 문화, 사회경제적 요소 등 비공식적 제도의 역할이 동시에 중요하다는 

1) 공유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향상하는 자치적 해결 방안은 8가지 제도 설계 원리로서, 1) 명확하게 정의된 

경계, 2) 사용 및 제공 규칙의 현지 조건과 부합성, 3) 규칙 변경의 가능성, 4) 감시 활동, 5) 단계적으로 강

화된 제재 조치, 6) 갈등 해결 메커니즘, 7) 자치조직권에 대한 정부의 법적 인정, 8) 중층의 정합적 사업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Ostrom, 1990; 강은숙 & 김종석, 2016:26). 

2) Ostrom (2011)에 따르면, 제도분석틀(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tn framework; IAD 

framework)은 이론과 모형보다 높은 분석 수준인 프레임워크로서, 프레임워크는 “제도적 분석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와 이들 요소 간의 일반적인 관계를 식별하고 진단 및 처방적 조사를 조직화”하는 연구 

도구이다. 또한 “프레임워크는 동일한 종류의 현상과 관련된 모든 이론이 포함해야 하는 보편적인 요소

를 식별하려고 시도하며, 현실의 많은 차이점은 이러한 변수가 서로 결합하거나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따

라 발생할 수 있다.”이에 반해, 이론은 “프레임워크의 특정 요소가 특정 질문에 관련성이 있는지 구체화하

고...결과를 예측하는데 필요한 가정을” 만들지만, 모형은 “특정 이론을 사용하여 변수를 결합할 때의 결

과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도출하기 위해 제한된 수의 변수와 매개변수에 대한 정확한 가정을 하는 것”으

로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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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규제 및 지원을 통해 민간 주체들의 협

력적 행위를 유도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거론되었다(Mansbridge, 2014). 

2. 지식공유재와 지식공유재 관리 프레임워크

천연자원으로서의 공유재를 넘어서, Hess & Ostrom(2007)은 제도분석틀을 활용하여 데

이터, 정보, 지식 등도 지식공유재로 이해될 가능성을 주장하였다. 지식공유재는 공동체 구

성원이 기술적 기반을 바탕으로 공식적 및 비공식적 제도를 통해 협력적으로 생산하고 관리

하며, 접근 가능성과 공동 소유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구성원의 참여를 유인하는 무형의 자

원이다(Hess & Ostrom, 2003). 국내외 일부 연구들은 온라인에서 공유되고 있는 데이터, 정

보, 지식 역시 공유재의 한 종류로 이해하였고, 디지털 커먼스 혹은 지식공유재로 명명하였

다. 국내에서의 지식공유재 연구로는 박치성과 고길곤(2008)이 진행한 연구가 있으며, 온라

인에서 교환되는 행정학적 지식의 성격을 분석하고 이를 디지털 공유재로 이해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국외 연구에서는 Ostrom의 공유재 분석 연구를 진행한 연구자들이 사례 연구

를 통해 지식공유재가 국지적으로 조건적으로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해외 연구자

들은 정부의 공공데이터포털 연구, Wikipedia 등 온라인 검색 엔진으로의 개인 참여, 시민 

과학 운동을 통한 대량의 과학 데이터 수집 및 분석(Madison, 2014) 등의 사례를 분석했다.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에도 ‘지식공유재’ 

개념을 활용하여 다수의 공동체 관리 가능성을 보여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Murtazashvili 

et al., 2022). 이러한 연구를 통해 성공적으로 관리되는 데이터, 정보, 지식 등이 여러 이해

관계자가 사실상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양한 과정에 참여하는 지식공유재의 형태를 띠고 있

다는 점이 밝혀졌다.

성공적인 지식공유재 관리는 데이터, 정보 및 지식에 관한 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한 개

인들의 협력적 행위로 가능하며, 실제 상황에 적합한 규칙과 제도들은 개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제도 설정과 운영은 개인의 선택

들이 사회적으로 최적의 결과 형성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Ostrom & Hess(2007)

는 잘못 관리된 지식공유재는 자칫 일부 집단의 전유물이 될 수도 있으며, 정보 격차를 가속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공유된 정보와 지식이 오염될 수도 있고, 정형화되지 못해 이용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정부는 공공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기업

과 개인들은 공공데이터를 소유 및 사용할 수 있지만, 이해관계자들의 기회주의적 행위로 

인해 공유되는 공공데이터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반면에 성공적으로 관리된 지식공유

재는 성별, 인종, 소득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관계없이 접근할 수 있고, 지역에 흩어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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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또한 소통, 협력, 상호 호혜성 등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공동체 구성원 간의 상호 견제를 통해 지식공유재의 품질을 향상할 수도 있다. 

Frischmann et al. (2014)은 데이터, 정보 및 지식이 천연자원과 다른 특성3)을 가지고 있

음을 인식하고, 이를 제도분석틀(IAD)에 반영하여, 지식공유재 관리 분석틀을 제안하였다

(<그림 1> 참고). 여기서 정의한 지식공유재는 ‘정보, 과학 지식, 데이터 및 기타 유형의 지적, 

문화적 자원을 공유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생성하는, 제도화된 공동체 거버넌스’를 말한다

(Frischmann, Madison & Strandburg, 2014:3).‘이다. 지식공유재 관리 프레임워크는 문화

적 환경에 놓여져 있는 지식공유재를 분석하기 위한 접근법으로서, 공유재로서의 천연자원 

이해에 사용되는 Ostrom의 접근법에 기반한다. Ostrom의 제도분석틀과 지식공유재 관리 

프레임워크는 주어진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제도가 행위 공간 내의 행위자와 행위 상황에 

영향을 주고, 개인은 반복적으로 협력적 행위에 참여할 것인지 판단하며, 공유재 성과가 도

출된다고 본다. 그리고 사회적･개인적인 결과는 다시 외생 변수들과 행위자 공간에 영향을 

줌으로써, 제도와 성과 간의 환류가 존재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여기서 개인은 불완전한 정

보와 제한된 합리성에 기초한 주체이며,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이기적인 모습도 존재하

나 타인을 배려하는 이타성도 소유하고 있다고 본다.

지식공유재 관리 프레임워크는 관리대상 자원의 특성, 공동체의 속성, 실제 사용 규칙을 

포함한 외생변수, 행위자와 행위 상황을 담은 행위 공간, 반복적인 상호작용과 평가 기준으

로 구성된다. 우선, 자원의 특성, 공동체의 속성, 그리고 운영 중인 규칙들은 행위 공간에 투

입되는 요소들이다. 자원의 특성은 재화의 성격 또는 물리적 조건을 뜻하며, 이는 행위 상황

에 대한 물리적 제약조건으로 작동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화나 서비스의 두 

가지 정의적 특성은 배제 가능성과 경합성이며, 지식공유재 관리 프레임워크를 적용할 때 

특정 재화 또는 서비스가 제도적 환경에서 여러 종류의 재화 속성을 가질 가능성을 고려해

3) 천연자원과 데이터, 정보, 지식은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첫째로 천연자원은 소비의 경합성이 있으나, 정

보와 지식은 본질적으로는 경합성이 존재하기 어렵고, 개인들은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기도 하며, 특히 정

보와 지식 ‘생산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다. 둘째, 공동체의 범위가 천연자원의 위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

라, 정보와 지식의 생산과 소비에 ‘연결’되어 있는 정도로 정해질 수 있으므로 차이가 있다. 셋째, 천연자

원 관리의 경우 자원의 속성, 공동체의 특성, 현장에서 사용되는 규칙 간에 독립성이 존재하나, 지식공유

재의 경우 세 가지 요소 간의 상호 의존성이 존재할 수 있다. 즉, 기존 공동체와 사용 규칙에 변화가 발생하

더라도 천연자원의 속성(예: 자원의 위치, 부존량 등)에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지식공유재

의 속성은 새로운 데이터 수집, 전문가에 의한 분석 등으로 변할 수 있다. 넷째, 천연자원 공유재 관리는 

소비를 통한 경제적 혹은 환경적인 성과로서 측정할 수 있으나, 지식공유재 관리는 직접적인 성과를 측정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기존 지식공유재의 양과 품질을 높이거나 떨어뜨리는 결과를 주로 낳는다. 다섯

째, 행위자들은 정보와 데이터를 생산과 동시에 소비할 수 있으나, 천연자원은 소비만 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지식공유재 관리에서는 행위자와 행위 상황이 자원의 속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천연자원 공유재 

관리에서는 영향을 주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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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한 예로, 데이터, 정보, 지식 등이 본질적으로는 공공재로 이해될 수 있으나, 생산과 

소비 관점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협력적 행위가 필요한 경우 공유재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원의 특성을 분석할 때, 관리 대상 자원들이 결합되어 있는지, 어떻게 생

성되었는지, 유형의 자원인지, 그리고 경합성이 존재하는지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공동체의 속성은 행위 상황이 위치한 사회적, 문화적 맥락의 모든 사항을 지칭하는 용어

로서, 신뢰, 호혜성, 공통 이해관계, 사회적 자본, 문화적 레퍼토리 등을 포함한다. McGinnins 

(2013)에 따르면, 공유재 관리에서 신뢰는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다른 구성원이 자신의 

취약점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지 않거나, 필요할 때 도움을 줄 것이라는 자신감을 얼마나 느

끼는지, 특히 다른 사람들이 즉각적인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자신의 합의를 지킬 것이라고 

믿는 정도’를 말한다. 호혜성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협력 행위에 대해 다른 사람들

이 보답할 것이라는 공통된 기대를 뜻하며, 공통 이해는 어떤 가치관과 개념적 틀을 구성원

들이 공유하고 있는 정도를 지칭한다. 사회적 자본은 공동체 구성원 간 상호 작용의 안정적

인 네트워크를 통해 생성된 집단의 잠재적 지원의 총량이며, 문화적 레퍼토리는 공동체 구

성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략, 규범, 규칙 및 기억되거나 상상된 관행들의 집합을 의미한

다. 공동체의 속성은 각 공동체의 구성원 유형과 일반 대중에 대한 개방성 정도를 측정함으

로써 이해할 수 있다. 사용 규칙(Rules-in-use)은 공동체 외부로부터 주어진 공식적인 규칙

과 재산권 이외에도 행위 상황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행위자 간의 합의, 전략, 규약, 평

판, 문화, 평가, 반복적 행위 등 문서화 되지 않은 모든 규칙을 포함한다. 법률이나 시행령, 

내부 지침 등이 모든 공공 및 민간의사결정 행위를 다룰 수 없다는 점에서, 실제 사용 규칙은 

개인과 공동체가 지식공유재 관리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호 간의 약속으로 

볼 수 있다. 사용 규칙은 지식공유재의 속성과 공동체의 특성과도 상호 의존적인데, 사용 규

칙이 신속하게 정립될 수 있는지, 사용 규칙을 준수 혹은 위반하는지, 사용 규칙이 매우 필요

한지, 사용 규칙의 종류가 복잡한지 등에 영향을 받는다. 예로 들어, 공공데이터가 표준화되

어 있고, 품질이 좋으며, 공동체의 협력 경험이 많다면, 사용 규칙은 복잡하지 않고 주로 문

서화 되지 않은 신뢰나 대화 등으로 구성될 것이다. 반대로 공공데이터의 품질이 낮고, 전문

가들에 의해 검토되지 않았으며, 공동체의 역량이 낮을 경우, 사용 규칙은 무임승차를 억제

하고, 구성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복잡하고 공식적인 규칙의 필요성이 증가할 것이

다. 사용 규칙에 대해서는 주로 어떠한 비공식적 제도가 지식공유재 관리에 기여하는지, 그

리고 어떤 제도가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관한 분석이 강조된다.

지식공유재 관리에서 행위 공간은 행위자와 행위 상황으로 구분된다. 행위자는 가치에 

기반하여 선호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사회적 규범, 상호 호혜성 및 평판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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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 주어진 제도에 점증적으로 적응하며, 만족할만한 수준의 성과를 추구하는 개체로 인

식된다. 행위자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준정부조직, 국회, 법원 등 공공부문 주체와 기업, 개

인, 비영리단체 등 민간 부문 주체가 존재할 수 있다.4) 행위 상황은 실제로 정책적･자발적 

선택이 발생하는 곳으로서, 행위자가 정보를 관측하고, 행위를 선택하고, 상호작용에 참여

하며, 성과를 만들어 내는 부분을 말한다(McGinnis, 2011). 행위 상황은 운영 부문과 규칙으

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운영 부문은 ‘참가자들의 행동이 잠재적인 결과와 행동 및 

결과에 할당된 비용과 이점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행동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하는 부분(McGinnis, 2011:173)’으로 이해된다. 행위 상황의 규칙은 운

영 부문이 어떻게 작동해야 할지 규정한 것으로서, 직위, 범위, 권한, 결합, 결과, 정보, 보상

을 다룬다. 행위 공간에 대한 평가는 어떤 의사결정자가 목표를 설정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가치가 목표 설정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떤 거버넌스 메커니즘 (예: 자원 개발 규칙, 공

동체 소속, 규칙 위반 제재 등)이 활용되는지에 초점을 둔다.

반복적인 상호작용은 지식공유재 관리에 적절한 행위자들 간의 1회성이 아닌 패턴을 보

이는 협력적 행위로 이해할 수 있으며, 피드백을 주고받거나, 학습 활동을 하거나, 정보와 

데이터를 교환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반복적인 상호작용은 행위자 간의 사회적 자본을 형

성하고 기회주의적 행위를 억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며, 지식공유재의 품질과 공동체

에도 검토와 제언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행위자 간의 참여와 협력이 반

드시 반복적인 상호작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률이나 기술 환경의 변화, 전문가들

의 참여,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요소가 상호작용을 통한 행위자들의 순 편익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일부 행위자들은 지식공유재 관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호작용을 장

기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적 보상 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간의 인정, 평판, 상호 부조 

등 내적 동기를 충족할 수 있는 제도나 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도분석틀과 지식공유재 관리 프레임워크 모두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단계를 포함하지만, 

규범적 평가를 위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지는 않는다(Frischmann, Madison & Strandburg, 

2023:18). 천연자원 공유재에 관한 이전 연구에서 규범적 목표는 종종 암묵적으로 공동체에 의

해 자원의 지속 가능한 소비로 가정된다. 지식공유재 관리 프레임워크를 데이터 혁신 또는 지

식 생산에 적용한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해당 공동체가 내부적으로 정의한 목표와 목적을 성공

적으로 달성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지식공동체의 목표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가치

와 목표에 부합하거나 그에 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평가 기준에서 공공 의사결

4) 한국 정부는 아시아･유럽･중동 등 다른 나라와의 기술 협력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특히 대외원조 프로그

램 (예: 기술원조)를 통하여 한국의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금융 지원도 하였다. 이런 점에

서 타 국가도 공공데이터 관리에서 행위자로 인식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국내 행위자로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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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들이 가질 수 있는 주요 질문은, 지식공유재의 생산과 활용을 통해 어떤 혜택이 공동체 구

성원들에게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지식공유재 관리 비용이 어떻게 분담되는지에 

관한 것이다. 또한, 공공 의사결정자와 공동체 구성원들이 지식공유재 관리의 성과를 정당하

다고 인식하는지도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고려될 수 있다.

<그림 1> 지식공유재 관리 프레임워크 (Governing Knowledge Commons Framework)

 * 출처: Frischmann et al. (2014)

Ⅲ. 공공데이터 포털은 공공재인가, 지식공유재인가?

1. 공공데이터포털 소개

공공데이터포털은 열린 정부 기조(Open Government Initiatives) 하에서 강조된 공공데

이터 개방의 한 형태이다. 열린 정부 기조는 공공부문의 혁신을 통한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

해서, 행정 절차의 투명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업을 강조한다(Wirtz & Birkmeyer, 

2015; White House, 2009). 정부가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공공인력과 예산이 사용되어서 수집 및 가공된 공공데이터는 공공서비스의 하

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과 기업 등이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다. 공공데이터법 제3조 1

항도 ‘공공기관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

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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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데이터를 활용할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네트워크 효과를 가지기 때

문에, 공공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 공공데이터 가치를 높이는 전략이 될 수 있다. 셋째, 정

부가 공공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공공데이터 사용자들이 데이터의 한계점을 자발적으로 

보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정부가 공공데이터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분야별 전문

가, 지역주민, 시민단체, 기업 등이 부족한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오류를 수정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Zuiderwijk & Janssen, 2015). 넷째, 개인이나 기업들이 공공데이터를 사용

함으로써 개별적･사회적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고, 동시에 공공 의사결정자들과의 협력적 

행위를 달성하여 공공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Susha & Gil-Garcia, 2019).

세계 각국 정부는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포털이나 오픈 포맷 등에 개방하여 공공데이

터에 대한 민간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일 것을 강조하고 있다(White House, 2009). 디지털 

강국인 한국 또한 열린 정부 흐름에 발맞추어, 2013년 10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

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데이터법)을 제정하고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공유의 확대를 위

한 정책 집행 등 제도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국내 ｢공공데이터법｣에서는 공공데이터를 ‘데

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

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으

며, 반드시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2조 3). 

공공데이터포털은 범정부 공공데이터 개방 통합 창구로서(조재인, 2018), 공공기관이 생

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개인과 기업 등에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시스

템이다. 공공데이터포털의 접속 초기화면은 <그림 1>과 같으나, 크게 공공데이터, 공공데이

터 시설, 공공데이터 관리 자원으로 구성된다. 공공데이터는 무형의 자산으로서, CSV, 

JSON, XML 등 오픈 포맷으로 수집 및 관리된다, 공공데이터 시설은 공공데이터 저장 서버, 

광통신망,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오픈API 및 개방 DB, 인터넷 서비스 제공환경 등을 포함

한다. 공공데이터 관리 자원은 정책 수립, 집행 및 평가에 필요한 인력, 조직, 예산 등을 일컬

으며, 공공데이터 품질과 개방, 정책적 효과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공공데이터포털은 2013년 ｢공공데이터법｣제정 전인 2011년 6월 시범적으로 구축되었

으며, 2011년 하반기에 공공데이터포털 서비스가 개시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서비

스가 개시된 이래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한 누적 민간 활용 건수는 5,300만 건에 달한다(전자

신문, 2023.09.07.). 2023년 10월 기준, 공공데이터포털이 제공하는 전체 데이터는 총 

86,454건, 그중 파일데이터(CSV, JSON+XML)(66,302건), 오픈 API(10,916건), 표준데이터 

세트(9,506건)를 개방하고 있다. 공공데이터 개방 분야로는 공공행정, 과학기술, 교육, 교통

물류, 농축수산, 문화관광 등 총 16개 부문에 대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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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국가 역점 의제로 선정하고, 해당 의제가 공공･민간데이터

의 개방과 활용을 강조하게 되면서, 공공데이터포털은 2026년까지 246억이 투입되어 전면

적으로 개편될 것으로 알려졌다(전자신문, 2023.09.07.).

<그림 2> 공공데이터포털 접속 초기 화면

2. 공공재로서의 공공데이터포털 이해 가능성

그동안 공공데이터와 공공데이터포털은 공공재로서 이해되었다(김은선, 2023; 이재원, 

2020; 이보옥, 2021). 김은선(2023)은 국내 공공데이터법에서 인정하는 이용권은 그 대상이 

데이터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라고 논의하면서, 공공데이터가 공공재의 특성을 가진다고 설

명한다. 공공데이터는 특정 이용자가 데이터를 이용한다고 해서 다른 이용자의 이용 기회

가 줄어들지 않으며, 공공기관이 국가 예산을 통해 생성 및 수집한 데이터로서 국민 누구에

게나 이용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공공재적 특성을 보유한다는 것이다(김은선, 2023: 50). 

공공데이터포털을 공공재로서 이해할 수 있는 근거는, 첫째, 정부와 그 구성원들이 주요 

행위자로서 공공데이터를 생산하고 관리한다는 점이다. 국내 공공데이터 제공기관은 국내 

“공공기관”5)으로서 ｢공공데이터법｣ 제2조1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규

5) 해당 법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16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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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모든 기관, 보다 미시적으로는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과 실무담당자들은 원칙적으로

는 행정 활동 중에 수집한 공공데이터에 및 공공정보에 대해 국민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공공데이터 정책기관도 존재하는데, 이는 데이터 개방정책

의 핵심적인 내용, 법제도, 예산, 그리고 거버넌스를 관장하는 정부 기관을 말한다(황주성, 

2016). 주무 부처로서 ‘행정안전부(공공데이터정책과)’와 국무총리 소속의 ‘공공데이터전

략위원회’가 대표적인 공공데이터 정책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송석현 외, 2017), 이들은 

국내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민간 활용 촉진을 목표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국내 공공데이

터 분야 정책을 수립하고, 심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공공데이터 진흥,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공공데이터 표준화 등에 관여하고 있으며(공공데이터법 제22조, 제23조), 공공

기관의 공공데이터 거부 및 제공중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인 ‘공공데이터분쟁조정

위원회’도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중개 기관은 데이터 제공기관의 데이터를 최종 이

용자에게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 및 활용을 지원하는 기관을 지칭하는데, 국내 공공데이터 

맥락에서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가 해당한다(서형준･명승환, 2014).

둘째, 공공데이터 사용의 비배제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공적 의사결정이 존재한다는 점이

다(이보옥, 2021). 데이터 생성, 수집, 제공, 사후관리 등의 의무가 있는 데이터 제공기관인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법｣제12조에 따라 공공데이터책임관과 실무담당자를 임명하고 

공표한다.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외부에서 수집한 데이터는반드시 기계에 의해 판독이 가

능한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공공데이터 정책기관인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실무 매뉴얼｣에 따르면, 각 기관과 그 담당자들은 공공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오픈 포맷(3단계 이상)을 적용하여 생성, 구축을 권장한다. 데이터 제공기관

은 제공 전 공공데이터에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 정보 및 저작권 등 제삼자의 권리 포함 여

부를 확인하여 개방하여야 한다.

셋째, 공공데이터는 이용자들의 활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제

공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비배제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공공데이터법에서는 이

용자(국민) 누구나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으며, 이용자(국민)의 비영리적 이용뿐 아니라, 영리적 목적의 이용도 포함하며, 데이터를 

상업적･비상업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한다.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된 데이터를 대상으

로 정확성 및 현행화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데이터의 형태 또한 개방 공공데이터의 오픈 포

맷(다양한 소프트웨어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 3단계 이상 비중을 지속 

른 공공기관을 지칭하는데,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중앙행정기관, 자치행정기관(기초･광역자치단체 

등), 교육행정기관(교육청 등), 입법기관(국회), 헌법기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공공기관(공기업, 공

단, 공사 등), 교육기관(초･중･고･대학교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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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18). 이에 따라 데이터는 주로 오픈API 형식 또는 파일 형식으

로 제공된다. 오픈API(Open Application Programmer Interface)는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

가 응용프로그램을 쉽고 쉽게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개방된 API, 즉 데이터를 일정

한 형식으로 일반에 개방하여 그 데이터를 이용하거나, 직접 응용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

발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는 기관의 데이터가 갱신되면 실시간으로 이용자가 받아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이용의 부가가치가 높은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국내 공공데이터 관련 규칙은 정부에 의해서 높은 수준으로 법제화, 제도화 

되어 있다(오윤경･차남준, 2023). 우선, 가장 상위법률로서 2013년에 제정된 ｢공공데이터

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존재, 그 시행령으로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으로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존재한다. 이하 행정규칙으로서 데이터 품질관리,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관리지침 등 총 33개의 행정규칙이 존재한다. 관련 기본계획

으로는 2013년 ｢제1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2013-2017)｣이 수립된 이후, 현재 ｢제4차 공

공데이터 기본계획(2023-2025)｣까지 수립되어있는 상태이다. 해당 기본계획에서는 윤석

열 정부의 중점 추진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실현과 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해 디지

털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현 정부의 계획이 담겨있다. 

3. 지식공유재로서의 공공데이터포털에 대한 이해 필요성

공공데이터포털이 우리 사회에 더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까? 공공데이터포털을 공공재로 이해하는 경우, 정부의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전략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 정보, 지식 등 무형 자산

이 생산과 공유의 측면에서 갖는 특수성이 존재하고, 지식공유재로 인식할 때 나타날 수 있

는 긍정적인 효과에 따라 공공데이터포털을 지식공유재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생

산의 측면에서, 데이터, 정보, 지식은 잠재적인 공유지의 비극 가능성을 지니고 있고,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구축 및 구성원 간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한 재화이다

(Frischmann et al., 2014). 왜냐하면, 합리적인 개인들은 비용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

재로서의 데이터, 정보, 지식을 소비할 유인이 매우 클 수는 있으나, 자발적으로 지역 정보나 

자료 생산, 취합, 검토 등의 과정에 참여하는 정도는 대체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작기 때문이다(Cabrera & Cabrera, 2002). 즉, 개인의 이익 극대화 추구를 통해서 개인들의 

효용 총합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차이인 사회적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공

유의 측면에서도, 잠재적 소비자들이 데이터, 정보, 지식을 사회적인 수준에 비해서 적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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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및 전달하면서 사회적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다. 지식공유재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여 공

유되는 정보나 지식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생산된 자료와 정보의 범위가 좁을 경우, 소비자들

이 지식공유재를 외면할 수도 있다(Fulk et al., 2004). 이러한 비협력적 행위의 존재 가능성

으로 인해, 지식공유재는 관리에 있어서 분권화된 의사결정이 필요한데(Villamayor-Tomas 

et al., 2019), 이는 지역 정보 및 암묵지를 이른 시간에 적은 비용으로 수집할 수 있고, 소비자

의 정보에 대한 수요를 적시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들 간의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늘려 정책과 

법률 집행에 수반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공공데이터포털이 공공재로만 이해되고 관리되면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문제점들로

는 공공데이터포털 사용자의 선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관리 정책, 제공된 공공데이터

에 대한 미흡한 환류,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과의 제한된 정합성, 그리고 지속가능성의 한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합리성을 지닌 이기적인 사용자들은 공공재로서의 공공데이터 사용

에 무임승차 하려는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공데이터의 종류와 범위 등에 대한 데이터

와 사용자 요구 사이의 불일치를 초래할 수 있다(Benefeldt et al., 2020). 또한 기업, 비영리 

단체, 국민 등 민간 공공데이터 사용자들은 법률적, 재정적, 관리적인 관점에서 소유권을 확

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를 단순히 소비하는데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오픈된 

공공데이터의 오류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지역 정보를 제공하는 등 생산과 관리 측면에서 적

극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할 유인이 부족할 수 있다(Gagliardi et al., 2017). 포털이 지속해서 

개선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고, 오래되거나 부정확한 정보가 포털에 남아 있게 됨에 따라, 

공공데이터포털의 신뢰도와 데이터의 질을 저하할 수도 있다(Matheus et al., 2021). 

나아가, 최근 급격히 발전하여 행정 관리에 적용 중인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 기술을 공공데이터포털에 적용하여 분석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Nikiforova, 

2021). 이 기술들은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정보 습득, 저장, 처리, 활용, 환류 과정에 적극적

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특성을 보이는데(윤종수, 2020), 공유재, 클럽재, 사유재가 아닌 공공

재의 경우, 기대되는 기술의 효과를 획득하는 것이 제한적일 것이다. 이처럼, 오픈 데이터 

포털이 협력보다는 단순한 데이터 제공에 초점을 맞춘 공공재로 인식될 경우, 데이터 활용

에 있어 혁신적인 발전에 일정 부분 한계점이 존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재의 경우 정

부의 중앙집권적 의사결정 방식으로 관리 목표와 수단을 주로 결정하는데(Vining & 

Weimer, 1990), 이는 재정, 인력, 조직 등 행정자원의 지속적인 사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X

의 비효율성, 목표 간 괴리, 행정자원의 정치적 분배 등 정부 실패와 공공데이터의 사회적 효

용 감소 등으로 지속적인 공공데이터 관리 가능성이 불투명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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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로서의 공공데이터포털이 공공과 민간 의사결정자 간의 협력보다는 정부의 하향식 의사

결정에 의존할 경우, 공공데이터포털 유지 부담이 전적으로 정부에만 가중되고 예산과 인

적 자원 부족으로 이어져 포털의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지식공유재로서 공공데이터포털을 이해한다면, 공공재로서의 공공데이터포털이 초래

할 수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고, 혁신성 제고, 민간 공동체 참여 확대, 효율적인 데이터 개선

과 관리, 데이터 활용의 확대 등 실익이 기대된다. 지식공유재로서의 공공데이터포털은 다

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혁신적인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데(Juell-Skielese 

et al., 2014; Smit et al., 2016), 주로 민간 부문, 연구자, 지역 사회 단체 등이 데이터를 활용

하여 창의적인 응용과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통해 달성된다. 이는 데이터 전환을 촉진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혜택 제공과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Ruijer et al., 2017). 

지식공유재로서의 공공데이터포털은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인사이트를 도출하며, 그 결과를 다

시 커뮤니티와 공유할 것을 가정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지역적으로 흩어진 정보를 효율

적으로 수집하여 집합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데이터의 활용도와 혁신으로의 선순환

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한 협력을 통해 사용자들이 데이터 오류나 불일치, 공백 등을 적극

적으로 보고하게 되면 공공데이터포털은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고(한희정 외, 2020), 오

픈 데이터 포털의 신뢰성과 효율성도 향상될 수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데이터의 유지

와 업데이트에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되면, 포털 운영에 필요한 자원이 분산되며, 정부의 부

담을 줄이는 동시에 포털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다. 협력적 메커니즘을 통

해 데이터 사용자의 선호를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여 실제로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식별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Ⅳ. 지식공유재 관리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공공데이터포털 이해

1. 지식공유재 자원의 특성과 공동체 속성

공공데이터포털은 크게 공공데이터와 공공데이터를 저장･처리･제공하는데 필요한 제

반 시설로 구성된다. 공공데이터는 개별 공공기관이 일상적 업무수행의 결과물로 생성 또

는 수집･취득한 다양한 형태 (텍스트, 수치,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등)의 모든 자료 또는 정

보를 대상으로 한다( ｢전자정부법｣제2조6). 제반 시설은 물리적으로 형태가 존재하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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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산을 투입하여 구축하였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공공데이터는 물리적으

로 형태가 존재하지 않으며, 정부가 공공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으나 본원적으로 모든 정보

에 관한 소유권이 정부에 있다고 하기 어렵다. 일부 공공데이터는 민간의 생산 활동 또는 개

인정보에 기초하여 가공된 데이터이며, 저작권 등 제3자 권리가 포함된 공공데이터 역시 존

재하기 때문이다(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8조). 이러한 공공데이터의 특성은 공유･복제･제

공 등이 기술적, 경제적으로 용이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동의 혹은 협력이 필요하다는 조건

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공공데이터는 반드시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법 제2조 3). 이는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 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변

환･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로서, 일반 사용 소프트웨어(한글, MS Excel 등)에서 공공데

이터를 읽고 자유롭게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형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공데이

터는 모든 소프트웨어에서 자유롭게 활용(수정, 편집 등)할 수 있는 오픈포맷 형태의 데이터

(CSV, JSON, XML, RDF, LOD 등)이어야 한다 (행정안전부, 2021). 또한 공공데이터 이용허

락범위에 따르면, 저작권 등 제3자 권리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는 권리자의 정당한 이용 허락

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법률적인 제약을 넘어서, 암묵지나 공공데이터포털에 수집되지 

않은 지역 정보 등은 개인이나 기업의 수집 활동과 데이터 변환 등의 비용과 노력이 전제되

어야 타인과 공유할 수 있다.

‘공공재로서의 공공데이터포털 이해 가능성’에서 언급한 공공데이터포털의 공적 운영 

주체뿐만 아니라 개인과 기업도 공공데이터포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공

공데이터포털 운영의 최종 권한 및 책임은 국내 공공데이터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있으

며, 공공데이터포털에 대한 직접적인 운영 및 관리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내에 설치된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에서 주관하고 있다. 다만,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공공데이터의 

표준화와 관련하여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행정안전부와 함께 관여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데이터의 생산･소비･환류 과정에 개인과 기업 등이 참여한 사례가 일부 존재한다. 공

동체의 속성 관점에서 볼 때, 개인과 기업들은 정부의 공공데이터 포털 관리에 대해 높은 신

뢰를 보이지만, 공공데이터의 범위와 품질에 관한 협력 경험이 부족하고, 데이터 활용 성과

와 공유 과정에서 호혜성, 사회적 자본, 문화적 레퍼토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추측된다. 이러

한 경향은 정부 주도의 정보통신 기술 발전 역사, 공공데이터 포털 구축 과정, 민간이 공공데

이터를 소비하면서 발생하는 무임승차 유인, 그리고 공공데이터의 범위와 활용에 관한 법

적 제약 때문으로 해석된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실시간 정보 습득과 공유가 가능한 상황에

서, 민간 의사결정자들이 공공데이터포털을 충분히 이용하고 공유할 동기가 부족할 수 있

다. 따라서 현재 공공데이터포털의 공동체 속성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공공데이터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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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재생산, 환류를 촉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외생변수로서의 사용 규칙: 공식적 및 비공식적 제도

법률적 근거가 정부와 공공기관 등 공공데이터 생산자에게 주로 적용되는 것과 달리, 기

업과 개인 등 주요 공공데이터 소비자들은 공적인 규제뿐만 아니라 선호, 문화, 규범, 경제

적 이해관계 등을 비공식적 제도로 마주하고 있다. 공공데이터 이용자들은 ｢공공데이터법｣
에 따라 비영리적･영리적, 상업적･비상업적 이용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공공

데이터의 사실적인 내용을 위･변조하거나 왜곡하여 사용하는 것까지는 보장하지 않는다. 

또한 공공데이터 이용자들 간 통용되는 사적인 규칙은 존재하는데, 공공데이터 이용자 간

에는 서로 데이터 가공 방법(패키지, 코드 등)을 공유하고, 개방되고 있는 데이터 오류를 서

로 간에 공유하는 문화가 존재하기도 한다. 이들은 공공데이터포털의 ‘개발자 네트워크’ , 

‘데이터 공유하기’ 등의 기능을 이용하여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협력해 나가고 있다. 공

공데이터 이용자의 중 상당수가 공공데이터 특히 오픈API를 통해 앱을 개발하는 개발자인 

경우인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발자 커뮤니티에도 개발 공유문화가 존재하는데, 

이는 개발자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pen-Source Software)6) 이용 시, 버그를 수정하거나 

소스코드를 개선하는 등의 기여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 개발자들은 소스코드 공유 

등을 통해 개인의 개발역량을 키우고 개발 커뮤니티 안에서의 평판을 키우는 기회를 가지므

로, 이러한 공유 및 기여 활동에 적극적인 것으로 판단된다(이민석, 2021). 

이용자들은 참여 활동을 통해 공공데이터 공동체 내에서 학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호 

인정 및 평판 축적 등을 경험할 수 있다. 기업 역시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 혹은 시장점유율 

극대화 이외에도 지속적인 경영 활동과 달라진 정부와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추어 기업의 사

회적 책임과 관련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기업이 주주뿐만 아니라 직원, 소비자, 지역 사

회에 지는 윤리적 책임에는 분배적, 절차적, 인식적 정의의 개선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정보 활용 및 생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한 사례로 2021년 요소수 부족 

사태로 화물차 운전자들이 요소수 재고가 있는 주요소를 찾지 못할 때, ‘샤플앤컴퍼니’가 

QR코드 스티커를 주유소에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재고와 가격을 공공데이터포털에 업데이

트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움을 주었다(행정안전부 외, 2021). 이 기업은 정부와의 계약관계

가 아닌, 정부 수혜에 대한 보답의 의미로 자발적으로 공공문제 해결에 참여했다고 밝혔는

데, 이는 공공데이터 개방에 민간 주체들이 특정한 선호, 목표, 가치관 등이 결부되면 적극

적인 참여와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6) 개발의 핵심 소스 코드를 공개함으로써 누구나 코드를 접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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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위자, 행위 상황, 행위 공간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최종 이용자들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포털의 검색기능을 통해, 원하는 유형의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앱 개발

에 용이한 오픈API의 경우에는 신청하면 자동 승인되는 구조로, 활용신청 시 활용목적과 인

증유형 등의 정보를 입력해야 오픈API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최종 이용자인 개별 시민

(일반 국민, 개발자 등), 민간기업 등은 이용자의 개별 관심에 따라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데 예시적으로, 앱･서비스 개발을 희망하는 이용자(개발자, 민간기업 등)들은 대체로 오픈

API 데이터에 접근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데이터 열람 및 분석을 원하는 이용자들은 

대체로 파일데이터에 접근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만약, 공공데이터포털에 원하는 데

이터가 없는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서를 제출하여 작성, 약 10일간 제공 여부를 심의받

은 후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다. 만약, 최종이용자가 이용신청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불가 

또는 제공중단을 통보받는다면, 60일 이내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

하여, 이에 대한 조정 결정받을 수 있다(공공데이터포털 홈페이지 참고).7)

최종 이용자는 공공데이터포털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를 뜻하는데, 개별 시민(개발자, 

학생 등), 시민단체,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최종 이용자는 공공데이

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업무에 활용하는 등의 개별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시민들은 관심있는 공공데이터를 포털에서 다운받아, 서비스 지도, 앱을 개발하거나 각종 경

진대회 및 공모전(예시: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공공 빅데이터 분석공모전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민간의 스타트업, 솔루션 기업들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주차

공유 서비스 개발(뉴틴 사례), 소상공인 대상 상권분석 서비스를 개발(오픈메이트 사례)하고 

있다(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민간 전문가 집단 또한 국내 공공데이터 맥락의 주요 

행위자이다. 대표적으로 오픈데이터포럼은 대표적인 민･관 협력 데이터 활용 소통 협의체

로서(행정안전부, 2017), 국내 공공데이터 개방, 활용 촉진 및 생태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ODF에는 민간 전문가(시민단체 대표, 변호사, 기자, 교수 등)이 중심이 되어, 정부･공

공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오픈데이터포럼 홈페이지 참고).8) 

공공데이터포털 관련 공동체의 특성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다. 첫째, 국내 공공데이터 

관련 공동체에는 공공데이터 정책기관인 행정안전부의 강한 이니셔티브가 존재한다. 국내 

공공데이터 개방은 민간 주도의 상향식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대한민국 정부가 

글로벌 열린 정부 흐름에 발맞추어 국가 주도의 하향식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7) URL: https://www.data.go.kr/tcs/dor/insertDataOfferReqstProcssView.do

8) URL: https://od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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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훈 외, 2013),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행위자(공공데이터 정책기관, 중개 기관, 

제공기관)는 공공영역에 속해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특히 공공데이터 정책기관인 행정안

전부의 영향이 공공데이터 생성 및 관리방안, 데이터 이용규칙(분쟁조정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지대하다고 볼 수 있다. 공공데이터 중개 기관인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한국지능정

보사회진흥원) 또한 행정안전부가 수립하는 주요 공공데이터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공

공데이터포털 이용자의 활용과 데이터 제공기관의 개방에 ‘지원’을 하는 수준으로서 공공

데이터포털과 공공데이터 생태계 전체에 영향이 크지 못하다. 공공데이터 활용 촉진의 장

을 마련하는 민간전문가 집단 또한 민간영역에서 단독으로 행위를 하기보다는 공공영역 행

위자인 데이터 정책기관과 중개 기관과 함께 협력하여, 각종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공

공데이터 개방, 활용에 대한 평가 또한 정책기관의 위촉을 통한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국내 공공데이터 개방부터 활용까지 정책기관의 이니셔티브와 영향력은 강하게 작

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공공데이터의 주요 생산자와 수요자는 프로슈머(prosumer)적 특성을 보인다(한희

정 외., 2020; Mokobombang et al., 2020). 공공데이터 제공기관인 공공기관은 자체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생성 및 제공하기도 하지만,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그들의 행정 활동과 정

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에 사용하기도 한다. 조달청은 공공기관으로서 공공데이터를 생산

하기도 하지만, 그들이 확보하고 있던 공공데이터(입찰정보, 제안요청서 텍스트 데이터)를 

융합 및 활용하여 AI기반 진단 서비스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조달청은 입찰 정보 데이터와 

제안요청서 데이터를 융합, 결합하여 제안요청서의 법규 위반 문장을 자동으로 판단하는 

AI 기반 진단모델을 개발, 적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가시키기도 하였다(행정안전부･한국

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인 국토연구원은 공공데이터를 생산하

기도 하지만,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상권 데이터와 경찰대학의 112 신고데이터를 활용해 젠

트리피케이션 범죄 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최종 사용자인 일반 국민(개발자, 기업 등)도 개방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기도 하지

만, 원하는 공공데이터가 없는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기관에 적극적으로 ‘제공 신청’을 하여 

개방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또한, 이용자인 일반국민들은 공공데이터포털의 

‘데이터 공유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그들이 직접 가공 및 처리한 공공데이터를 ‘재생산’하

고 있기도 하다. 

4. 반복적인 상호작용 및 평가 기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데이터를 받은 최종 이용자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행정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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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켜보거나, 시각화하거나, 앱 또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활용 활동을 수행한다. 

예시적으로, 이용자 중 하나인 ㈜어니언스 기업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파프리카케어’

라는 의료정보제공 앱을 개발하였는데,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오픈 API를 활용하여 분

산되어있는 의료데이터를 융합, 사용자가 처방전만 찍으면 자동으로 의료 기록, 질병 정보, 

복약 정보, 병원에 대한 정보, 복약 시 주의할 점, 복약 상황, 복약 관리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앱이다. 또 다른 기업인 Fast Foward Inc.는 국토교통부의 오픈 API를 활용하여 아파트 가격

의 추이 정보를 제공하는 ‘도미노’라는 투자 정보제공 앱을 개발하였다. ㈜그린데라는 산림

청의 오픈 API를 활용하여 3,200여 개의 식물정보가 포함된 ‘식물도감’ 앱을 개발하기도 하

였다(공공데이터포털-공공데이터 활용사례9) 참고).

이용자들의 활발한 공공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정책기관인 행정안전부와 

데이터 중개 기관인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다양한 활용의 장을 제공하는데, 예시적으

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할 목적으로 ‘범

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거나,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발굴, 서비

스 개발 등을 위해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 언택트 해커톤’을 실시, 국민이 직접 데이터 분

석으로 찾아낸 혁신 아이디어와 공공데이터 기반 행정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공공 빅데이

터 분석공모전’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민간전문가 집단인 오픈데이터포럼은 행정안전

부와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센터와 함께 다양한 공공데이터 활용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공

공데이터 활용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거나, 정기적으로 열린 세미나를 개최하여 데이터 이용

자인 국민들에게 공공데이터 활용 관련한 최신 지식을 제공한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우

리 사회 현안 문제해결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 창업 동기부여 강화 등을 위해 ‘오픈데이터

포럼 해커톤’를 개최하기도 한다. 공공데이터를 통해 지역,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리빙랩

(living lab)’ 프로젝트도 진행하여, 데이터 기업, 협동조합, 시민단체의 협력을 촉진하려는 

노력도 진행하고 있다(오픈데이터포럼 홈페이지 참고).

공공데이터 공동체에서도 반복적인 상호작용 패턴이 발견된다. 우선, 공공데이터 정책

기관, 중개 기관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각종 세미나와 공모전을 예로 들 수 있다. 각종 공모전

과 세미나는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데, 예시적으로 2013년부터 매년 개최

되고 있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개

발하고, 나아가 창업기업까지도 발굴할 수 있는 통로로서, 이용자들이 우리 생활에 유용한 

아이디어나 제품･서비스 개발사례를 발굴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 정책기관의 

주도로 이루어지지만, 창업진흥원과도 함께 협력함으로써, 공공데이터 활용사례가 창업으

9) URL: https://www.data.go.kr/tcs/puc/selectPublicUseCaseList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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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지는 선순환구조를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다. 공공데이터 이용자들은 공모전에 참

가하여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본인의 제품･서비스 개발사례에 대해 참여자들과 각종 민간

전문가 집단에 상업화 가능성을 검증받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대회에서 입상 시 개발자 

본인의 경력에 긍정적이다. 2016년부터 진행된 ‘공공 빅데이터 분석 공모전’ 또한 지속해서 

개최되는 공모전 중 하나로서, 데이터를 분석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 및 분석사례

를 발굴하는 행사이다. 이용자들은 공모전에 참가하여, 데이터를 분석 및 활용하여 사회문

제를 해결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 평가받을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입상 시 이용

자의 취･창업 경력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공공데이터 정책기관인 행정안전부, 공공데

이터 정책기관인 각종 공공기관 또한 이용자들이 제시한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

결 아이디어를 통해, 국가･사회가 당면한 공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으며, 이용

자(국민)들이 흥미롭게 활용하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특성과 수요를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공공데이터 민간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오픈데이터포럼은 

정례적인 열린 세미나, 토론회(예시: 공공데이터법 개정방안 토론회), 리빙랩 프로젝트 등

을 개최하여, 공공데이터 공동체 간 사회적 현안 및 데이터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

다. 나아가, 오픈데이터포럼에서 주최하는 공공데이터 관련한 성과공유회에서는 더 나은 

공공데이터 생태계를 위한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공동체 내 상

호 간 학습(learning)을 장려하고 있다. 이상의 행위자 간 상호작용은 공공데이터 정책기관

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오픈 데이터포럼 또한 민･관 협력 

데이터 활용 소통 협의체이기는 하나, 정책기관의 역할이 상당히 큰 편이다. 그러나, 공공데

이터포털에서 확인되는 공공데이터 이용자 간 상호작용 패턴은 ‘자발적’이라는 점에서 주

목할만하다. 공공데이터포털 내에서는 이용자 간 자발적이고 반복적인 상호작용 패턴이 관

찰된다. 공공데이터포털의 ‘개발자 네트워크’ 페이지에서는 공공데이터 이용자 간에는 서

로 데이터 가공 방법(패키지, 코드 등)을 공유하고, 개방되고 있는 데이터 오류를 서로 간에 

공유하는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정보 정책 수단인 공공데이터포털을 중심으로 공공재뿐만 아니라 지식공유재

의 성격을 지닐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공공재와 지식공유재의 경우, 정부와 민간

의 의사결정자들이 어떠한 제도적 노력을 해왔는지도 검토하였다. 공공재로서의 공공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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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포털의 경우, 정부의 관리 노력으로 공공데이터가 민간에 제공되고 소비의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관찰되었다. 특히, 정부에 의한 하향식 의사결정이 정부 정책 계획 및 집행에서 

두드러졌으며, 행정자원의 투입이 공공데이터의 양과 질을 유지 혹은 개선하는데 주된 역

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공공데이터의 생산, 수집, 활용, 환류 과정에서 공공데이

터포털은 지식공유재로서의 성격을 보이며, 이는 다수의 공공과 민간의 의사결정자가 존재

하고 제도에 따른 제한적인 집합적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공데이터 관리

로의 참여와 공공데이터 생산 협력은 공공데이터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제도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다. 공공재의 경우와 다르게 민간의 공공데이터 생산 참여 사례들은 공공데이터포

털이 공공데이터 생산 및 환류 과정에서 지식공유재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 있음을 보인다.

그러나 공공데이터포털에서 확인된 상호작용은 반복적인 상호작용과 사회적 자본 구축

에 따른 협력적 행위가 아니라 일회적이고 개인적인 참여로서 일부 한계점이 있다. 구체적

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맥락에서 기업과 개인의 참여는 주로 비경제적인 유인이 영향을 미

쳤으며, 특히 ‘공공선 추구, 사회적 책임, 정부 혜택에 대한 보답, 만족감, 명예, 평판 제고, 

자발적인 해결’ 등이 참여의 동기였다. 하지만 경제적 이익, 공동체에 의한 인정과 평판, 협

력적 행위를 통한 공동체 효용 증가 등의 실질적인 유인 부족은 공공데이터 소비자들의 지

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고, 사회적 자본 형성에도 미흡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술적 의의를 갖는다. 우선, 본 연

구는 공공데이터와 그 포털을 자원으로 접근하는 관점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관리 전략을 

모색하였다. 그동안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 성과 등의 주제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가 다

양하게 이루어졌으나, 공공데이터와 그 포털이 자원으로서 갖는 자체적 특성에 관해서는 

상당한 연구의 공백이 존재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데이터를 지식공유재로서 이해하

고, 지식공유재 관리 프레임워크를 적용함으로써, 공공데이터 가치 향상과 관련된 함의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존재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국내 공공데이터 맥락에 대한 심도 있는 사례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

한다. 기존 국내 공공데이터 연구는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에 있어 정부와 시민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나, 이들 간의 존재하는 비공식적 제도나 상호작용에 대해 깊이 있게 관찰하지 

못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사례연구를 통해 그동안 기존 연구들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국내 

공공데이터 맥락에서의 상호작용, 비공식적 규칙, 공동체의 특성 등을 깊이 있게 살펴봄으

로써, 국내 공공데이터 맥락에서의 거버넌스와 상호작용에 대한 질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

기한다. 

이상의 학술적 의의와 함께 본 연구는 국내 공공데이터 포털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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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점을 갖는다. 먼저, 국내 공공데이터 포털 관리정책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요구된다. 그동

안 국내 공공데이터 포털 정책은 공공데이터의 공급자 관점에서 데이터 센터, 데이터 품질

관리, 데이터 셋 개방 확대 등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데이

터의 가치 향상을 위해서는 포털 소비자들의 선호에 대한 인식과 함께 비경제적 유인을 적

극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수요자･소비자 중심의 새로운 관리 전략을 모색할 수 있었다. 예컨

대,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공문제를 해결한 기업이나 개인이 긍정적인 사회

적 평판을 얻고 이를 홍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나아가, 

잠재적 소비자인 대다수 국민이 공공데이터를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하는데 어떤 장애 요

인이 있는지 상시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대정부 신뢰를 개선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또한, 국내 공공데이터 맥락에서의 비공식적 제도 발전을 위해, 참여자 간 상호학습과 네

트워크 형성을 더욱 장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정부와 기업 간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정

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상에서 공공데이터 이용자 간 자발

적 상호작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포털 내 개발자 네트워크 기능의 인터페이스를 

개선하고 상시적인 피드백 의견 수렴을 통해 개별 이용자들의 상호작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참여를 촉진하고 지식공유재 활용을 유도하는 제도의 구축과 운영

은 암묵지와 지역 정보를 보유한 주체들의 지속적인 협력을 이끌어내어, 효율적인 데이터

와 정보 수집, 형평성 있는 접근성,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가치 유지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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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blic Data and Knowledge Commons: A Case Study of the Public 
Data Portal in South Korea

Insik Bang & Seung-Yoon Shin

Ensuring the efficient and democratic management of public data has entailed a strong 

emphasis on improving management strategies, promoting active public participation, and 

encouraging information sharing. This study explores the concepts of public goods and 

knowledge commons and applies the governing knowledge commons framework to South 

Korea’s public data portal to assess the potential of viewing it as a knowledge commons. The 

public data portal is typically seen as a public good in terms of legal, financial, and 

management aspects though it can also be understood as a knowledge commons when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data production and feedback from private users. In particular, 

firms and citizens have expanded the scope and enhanced the quality of public data by 

leverag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to produce data and provide 

feedback. However, these collaborative efforts have not been consistently sustained, largely 

due to inadequate institutional support. Reframing public data portals from public goods to 

knowledge commons could lead to more sustainable management of public data, supported 

by diverse information policies and the expansion of informal institutions.

【Keywords: open government data, public data portal, knowledge commons, institutions, 

and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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